
Ⅰ. 서론

술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과거 유럽

과 미국에서는 19세기 말 안전한 식수가 확보되기 전까지 

술이 오염된 물의 대체재로서 음용수로 활용되어 왔다

(Barbor, 2010). 이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여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문화적 상징

물로서 기능해 온 것이 사실이다(Heath, 1984).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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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910년 프랑스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80% 이

상이 도수가 40-75도에 이르는 독주를 마시는 환자라는 사

실이 역학적으로 밝혀지면서(Lamy, 1910), 이후 음주와 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

져 왔다. 실제 구강암, 식도암, 인두암, 후두암, 간암, 대장

암, 유방암 등의 주요 암종의 발생이 음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고(Bagnardi et al., 

2015; McGuire, 2016; 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 & 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2021),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과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게 되었다.

2020년 기준 전세계에서 발생한 암 약 75만 건(4.1%)은 

음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umgay et al., 2021; 

Gapstur et al., 202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 구강암 등이 음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umgay et al., 2021). 반면 금주를 하는 

경우에는 암 발생위험이 감소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

이다(Rehm, Patra, & Popova, 2007; Marron et al., 2010). 

그렇기 때문에 음주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암예방을 위한 

정책의 주요 핵심 목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와 관련성이 높은 일부 암종에서는 암 위험

이 증가하지 않는 음주량의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WCRF, 2018). 즉,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섭취하는 순간

부터 암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다. 일례로 유방암의 경우 적

은 알코올 섭취만으로도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우리가 흔히 적정음주라 간주하는 한 잔 정도의 음주도 해

롭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Kungu, Hamajima & Hirose, 

2002; Corrao, Rubbiati, Bagnardi, Zambon, & Poikolainen, 

2000).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암 

예방을 위해 금주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WCRF, 2018; 

Korea Cancer Prevention Strategy, 2023). 하지만 많은 

이들은 아직 음주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Scheideler & Klein, 2018), 음주로 인해 발생 가능

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

다가 우리나라는 매우 허용적인 음주문화를 지니고 있는

데, 그로 인해 높은 수준의 고위험음주율, 폭음률, 알코올

사용 장애율을 나타내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CDC], 2023).

이러한 음주행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

지만, 국가의 경제ㆍ사회구조, 정치ㆍ법구조, 시장구조 등 

사회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Sohn, Shin, & Kim, 2018). 

금주정책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

니라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때문에 WHO에서

도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이용가능성 제한강

화(S: Strengthen restrictions on alcohol availability)’,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대책 및 단속강화(A: Advance & 

enforce drink driving countermeasures)’, ‘음주상담 치

료, 접근성 확대(F: Facilitate access to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 treatment)’, ‘주류광고, 판촉 등 규제(E: 

Enforce bans/ comprehensive restrictions on alcohol 

advertising, sponsorship & promotion)’, ‘세금과 가격정

책(R: Raise prices on alcohol through excise taxes & 

pricing policies)’의 내용을 포괄하는 SAFER 전략을 내놓

기도 하였다(WHO, 2021). 

음주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특히 ‘가격정

책’과 ‘물리적 접근용이성 규제’는 그 효과성이 높다고 알

려져 있다. 주세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은 과도한 음주자뿐 

아니라 음주 수준이 적당한 이들도 가격에 즉각적인 반응

을 나타내며,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서 효과적이다(WHO, 

2019). 또한 술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 

역시 효과적인데, 판매점의 밀집도, 판매시간 및 요일, 장

소등을 제한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시키

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Barbor, 2010).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주폐해 정책은 주로 음주문제 선별,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촉진 등 지엽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왔으며(Shin et al., 2021), 그 외 정책들은 그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JeKarl, Kim, 

Lee, & Park, 2016).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되어 주류광고 제한, 절주문화 조성, 금주구역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다소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주

세 인상 논의도 국민건강이 아니라 세수확보의 측면에서 

소극적인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음주는 특히나 이해관계가 사회 여러분야에 얽혀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허용적인 음주문

화를 지닌 사회에서는 음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데 사

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음주정책이 

성공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

수적이며(Seidenberg et al., 2022), 음주규제정책에 관한 

지지를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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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공중보

건정책 실행의 필수요소인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는데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Richmond & Kotelchuck, 1991).

주목할 지점은 음주규제정책에 관한 대중의 지지도가 

술의 발암성에 대한 인식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

암물질로 분류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

직 이에 대한 인지율은 높지 않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술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Scheideler & Klein, 201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큰 상황

에서도 그간 암예방 목적으로 음주의 발암성 인지도를 높

이는 것은 여러 사회ㆍ문화적 이유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음주와 암 발생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음주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력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LoConte, Brewster, Kaur, Merrill, & 

Alberg, 2018), 결과적으로 암뿐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다

양한 질병 발생과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Alattas, Ross, 

Henehan, & Naimi, 2020). 그렇기에 음주의 발암성 인지도

를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음주규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술의 발암성에 대

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발암성 인식과 음주규제 정책 지

지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포

괄적인 음주규제정책 시행을 위한 발판으로서 음주 발암성 

인식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효과적인 암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금주 

및 금연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조사한 ‘2022년 대국민 음

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자료

는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해당 연구는 이

를 가공하여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행정안전

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 수를 할당, 무작위 추출을 한 온라

인 조사 패널이다. 이들 중 연구목적과 내용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 모집 안내문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 수인 7,000명이 조사를 완료

하는 시점까지 설문이 수행되었으며, 표본 수를 채운 뒤 조

사가 완료되었다. 설문 참여 요청은 2022년 10월 27일부

터 11월 22일까지 16일간 총 68,200명에게 이루어졌으며, 

그 중 55,007명(80.7%)은 미회신, 할당된 표본 수가 초과되

어 제외된 참여자 3,005명(4.4%), 연령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 응답자 1,630명(2.4%), 설문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포

기한 1,558명(2.3%)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자

료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20세~69세 총 7,000명 성인 남녀

이다. 본 연구는 국립암센터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았다(NCC2023-0003).

2. 변수선정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분위, 흡연여부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20~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소득분

위는 조사가 이루어진 2022년 시점의 통계청 가계동향조

사의 가구소득과 소득분위 기준을 활용하여 5분위로 범주

화 하였다. 흡연여부는 ‘그렇다’, ‘아니다’로 구분하였다. 

2) 음주 관련 변수 및 알코올의 발암성 인식도 

우선 현재 응답자의 음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마심’이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음주자’, ‘과거 마셨으나 끊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과거 음주자’, ‘원래 안마심’이라고 응답한 경우 ‘비음주

자’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현재 음주자’로 구분된 이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음주 강도가 강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번 마실 때 얼마나 드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남

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이들을 ‘폭음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폭음자’이면서 동시

에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이들을 ‘고위험음

주군’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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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게 마시는 편’, 

‘적당히 마시는 편’, ‘많이 마시는 편’, ‘중독수준’으로 구분

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한 두잔은 건

강에 도움이 된다’, ‘한 두잔은 건강에 별 영향이 없다(이롭

지도, 해롭지도 않다)’, ‘한 두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 ‘많

이 마셔도 괜찮다’의 항목 중 선택하도록 하여 음주가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알코올의 발암성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해 ‘술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

으며, ‘알고 있다’와 ‘모른다’ 항목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음주 규제정책 지지여부

‘술병의 경고문구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

문하여 ‘매번 본다’, ‘가끔 본다’, ‘전혀 안본다’ 중 선택하도

록 하여 현재 시행 중인 ‘술병 경고문구 기재’ 정책의 기초

적인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라는 권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암 예방을 위한 음주규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음주규제에 대한 지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활용

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선택지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을 음주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세부적인 음주규제 정책별 지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기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장소 

음주규제’, ‘주류가격 인상’, ‘주류 판매시간 제한’, ‘주류 판

매장소 제한’, ‘주류광고 규제강화’, ‘음주 위해성 교육강

화’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주규제 정책을 1

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항목들은 음주 

관련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권고되는 알코올에 

대한 ‘물리적 접근용이성 제한’과 ‘가격통제’의 세부정책으

로, 일반적인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고 밝혀진 음주환경 조치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실제 시

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 수준 단계로 이

들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강화는 현재 광고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데 대한 인

식과 지지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술이 발암물질이라

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 

위해성 교육강화에 대해서도 인식과 지지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각 정책 중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것

은 주어진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

을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하게 하는 축소순위절차를 

활용한 문항이다. 초창기 설문조사에서는 여러 개의 응답

항목을 나열한 후 가장 준요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

게 하고 각 항목에 대해 순위를 모두 부여하는 완전순위절

차 방법을 사용했다(Converse & Presser, 1986). 그러나 

순위를 매겨야 할 항목 수가 5개 이상이 되면 응답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응답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점차 제기되었다((McCarty & Shrum, 2000).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목들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 몇 

개의 항목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축소순위절차 설문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선호도

가 높은 항목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

리 사용되고 있다(Heo, Chang, & Shin, 2008; Kim, Ahn, 

& Choi, 2019). 본 연구에서는 1-3순위 중 한번이라도 선

택한 경우 해당 규제정책에 대해 지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자료분석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성별을 구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술의 발암성 인식에 따라 음주규제 정책

에 대한 지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인 음주규제정책

과 세부 음주규제 정책 항목별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분

위, 흡연여부를 보정하였으며 모든 연구의 분석은 Stata 

version 16.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음주에 대한 
일반적 인식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20-69세 성인남녀 7,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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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555명(50.8%), 여성 3,445명(49.2%)이다. 남녀 모두 

40-59세 연령대와 대학교 졸업한 이들, 소득분위가 3분위

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현재 흡연여부의 경우 남

녀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으나 남성은 51.8%, 

여성 84.2%로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현재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남성 72.2%, 여성 59.1%로 과거 음주자, 비

음주자에 비해 많았으며, 음주 빈도는 월 2-4회로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

답한 이들도 37.1%로 높은 비중이었다. 한편 음주를 한다

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남성은 7잔, 여성은 5

잔 이상 마시는 폭음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성 45.4%, 여성 

35.4%가 폭음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폭음의 빈도가 주 2

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고위험음주군에 속하는 이들은 남성 

22.6%, 여성 30.8%로 여성의 고위험음주군 비중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음주 정도가 어떠한지 확

인한 결과 남성 52.4%, 여성 46.1%가 스스로 적당히 마시

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남성 44.8%, 여성 49.1%가 ‘한 두잔은 건강에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두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도 남성 19.1%, 여성 

16.8%이었으며, 반대로 ‘한 두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한 이들은 남성의 34.5%, 여성 33.6%이었다.

한편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

문한 결과 남성의 65.2%, 여성의 67.6%는 모른다고 응답

해 국민의 상당수가 술의 발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을 마실 때 술병에 기재되어 

있는 경고문구를 살펴보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 

49.7%, 여성 47.8%는 가끔 보고, 전혀 보지 않는 이들도 

남성 44.0%, 여성 46.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암 예방을 

위해 금주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

해 남성 43.5%, 여성 53.5%가 동의하였고, 보통이라고 응

답한 이들도 39.4%, 35.7%로 금주에 크게 거부감을 보이

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음주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의 질문에 대해 남성의 40.7%, 여성 55.4%가 필요하다

고 동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과 음주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Unit: N(%)

Characteristics Male (n=3,555) Female (n=3,445) p

Age

20-39 1,288 (36.2) 1,187 (34.5)

.19540-59 1,594 (44.8) 1,559 (45.3)

≥ 60 673 (18.9) 699 (20.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707 (19.9) 1,013 (29.4)

<.001College 2,482 (69.8) 2,196 (63.7)

Graduate or higher 366 (10.3) 236 ( 6.9)

Income quintile

Q1 313 ( 8.8) 388 (11.3)

.004

Q2 525 (14.8) 551 (16.0)

Q3 1,188 (33.4) 1,112 (32.3)

Q4 884 (24.9) 802 (23.3)

Q5 645 (18.1) 592 (17.2)

Current smoker
Yes 1,712 (48.2) 544 (15.8)

<.001
No 1,843 (51.8) 2,901 (84.2)

Drinking behavior

Current drinker 2,566 (72.2) 2,036 (59.1)

<.001Former drinker 532 (15.0) 523 (15.2)

Non-drinker 457 (12.9) 88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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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N=7,000

2. 전반적인 음주규제 정책지지 영향요인

이어서 전반적인 음주규제를 지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술

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모르는 이들에 

비해 규제를 지지할 오즈가 2.18배 높았다(95% CI: 

1.90-2.50). 이것은 술의 위해성과 발암성에 대한 인식도와 

음주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가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현재 음주자인 경우에 비해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 이들은 음주 규제

를 지지할 오즈가 2.59배 높았고(95% CI: 2.25-2.99),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이들은 음주 규제를 지지할 오즈가 2.91

배 높아(95% CI: 2.54-3.33) 비음주자의 규제지지 경향이 

높았다. 한편, ‘한 두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 두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음주규제를 지지할 오즈가 2.25배 더 높았다(95% CI: 

1.85-2.72). 반면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지할 오즈가 0.65배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95% 

CI: 0.33-1.27).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규제를 지지할 오즈가 

Characteristics Male (n=3,555) Female (n=3,445) p

Drinking frequency

≤ 1 (month) 643 (25.1) 935 (45.9)

<.0012-4 (month) 971 (37.8) 660 (32.4)

≥ 2 (week) 952 (37.1) 441 (21.7)

Binge drinker
Yes 1,166 (45.4) 720 (35.4)

<.001
No 1,400 (54.6) 1,316 (64.6)

High risk drinker
Yes 581 (22.6) 259 (30.8)

<.001
No 1,985 (77.4) 1,777 (47.2)

perceived alcohol use

Light drinker 417 (16.3) 747 (36.7)

<.001
Moderate drinker 1,345 (52.4) 939 (46.1)

Heavy drinker 745 (29.0) 323 (15.9)

Alcoholism 59 ( 2.3) 27 ( 1.3)

perceived health effects
of alcohol use

Light drinking is beneficial for health 679 (19.1) 578 (16.8)

<.001

Light drinking has no health effect 
(not harmful, not beneficial)

1,594 (44.8) 1,692 (49.1)

Even light drinking is harmful 1,225 (34.5) 1,157 (33.6)

Even heavy drinking is harmless 57 ( 1.6) 18 ( 0.5)

Awareness of alcohol 
carcinogenicity

Yes 1,236 (34.8) 1,115 (32.4)
.033

No 2,319 (65.2) 2,330 (67.6)

Frequency of attention to 
health warnings on

alcohol bottles

Everytime 224 ( 6.3) 192 ( 5.6)

.070Sometimes 1,766 (49.7) 1,648 (47.8)

Never 1,565 (44.0) 1,605 (46.6)

Abstain from alcohol for 
cancer prevention

Agree 1,545 (43.5) 1,843 (53.5)

<.001Disagree 608 (17.1) 373 (10.8)

Neutral 1,402 (39.4) 1,229 (35.7)

Whether alcohol 
restrictions are necessary

Yes 1,447 (40.7) 1,907 (55.4)
<.001

No 2,108 (59.3) 1,538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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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배 더 높았고(95% CI: 1.45-1.91), 소득수준과 규제 지

지의 경향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스스로 적게 마신다

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적당히 마시거나, 많이 마신다고 생

각하는 이들은 오즈가 각각 0.62배(95% CI: 0.53-0.72), 

0.74배(95% CI: 0.60-0.91)로 지지 경향이 낮았으며, 고위

험음주군은 규제를 지지할 오즈가 0.56배로 지지 경향이 

낮았다(95% CI: 0.46-0.68). 전반적인 음주규제 지지에 미

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Odds of supporting alcohol regulation policies by demographics, alcohol use and awareness of alcohol 
carcinogenicity

Characteristics
Overall alcohol regulation

Adjusted OR (95% CI)

Sex
Male ref 

Female 1.67 (1.45-1.91)

Age

20-39 ref 

40-59 1.18 (1.02-1.36)

≥ 60 1.10 (0.91-1.3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ref 

College 1.11 (0.94-1.31)

Graduate or higher 1.03 (0.80-1.34)

Income quintile

Q1 ref 

Q2 0.78 (0.59-1.03)

Q3 0.75 (0.59-0.97)

Q4 0.86 (0.66-1.11)

Q5 0.81 (0.62-1.06)

Current smoker
Yes ref

No 0.96 (0.83-1.11)

Drinking behavior

Current drinker ref

Former drinker 2.59 (2.25-2.99)

Non-drinker 2.91 (2.54-3.33)

High risk drinker
No ref 

Yes 0.56 (0.46-0.68)

Perceived alcohol use

Light drinker ref

Moderate drinker 0.62 (0.53-0.72)

Heavy drinker 0.74 (0.60-0.91)

Alcoholism 0.99 (0.59-1.64)

Perceived health effects of 
alcohol use

Light drinking is beneficial for health ref

Light drinking has no health effect
(not harmful, not beneficial)

1.09 (0.92-1.30)

Even light drinking is harmful 2.25 (1.85-2.72)

Even heavy drinking is harmless 0.65 (0.33-1.27)

Awareness of alcohol 
carcinogenicity

No ref

Yes 2.18 (1.90-2.50)

Notes. N=7,000



8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40권 제5호

3. 세부적 음주규제 정책별 정책지지 영향요인

이어서 세부적인 음주규제에 따라 각 정책별로 지지하

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기 문항에서 ‘그

렇다’라고 응답한 3,353명을 대상으로 세부 정책별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세부정책은 ‘공공장소 음

주규제’, ‘주류가격 인상’, ‘주류 판매시간 제한’, ‘주류 판매

장소 제한’, ‘주류광고 규제강화’, ‘음주의 위해성 교육 및 

마케팅 강화’로 구분하였다.

우선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위 6가지 세부 음주규제 정책 모두에서 발암물질이라는 사

실을 모르는 이들에 비해 음주규제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술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는 이들은 모르는 이들에 비해 ‘주류가격 인상’ 정책을 지

지할 오즈가 2.13배 높아(95% CI: 1.75-2.59)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주류 판매장소 제한’을 지지할 오즈

는 2.05배 높았고(95% CI: 1.75-2.41), ‘주류광고 규제강

화’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1.74배(95% CI: 1.49-2.02),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1.63배(95% CI: 

1.40-1.90), ‘주류 판매시간 제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1.58배(95% CI: 1.34-1.86), ‘음주 위해성 교육강화’ 정책

을 지지할 오즈는 1.57배(95% CI: 0.34-1.84)로 술이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규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한 두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은 ‘한 두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비

해 모든 종류의 규제 정책에 대해 더욱 지지했으며 특히 

‘주류광고 규제 강화’를 지지할 오즈가 2.21배(95% CI: 

1.76-2.76) 높았다. ‘주류가격 인상’ 정책을 지지할 오즈도 

2.00배 높았으며(95% CI: 1.49-2.68), ‘주류 판매장소 제한’

을 지지할 오즈는 1.95배 높고(95% CI: 1.54-2.48), ‘주류 

판매시간 제한’을 지지할 오즈는 1.73배(95% CI: 1.37-2.18),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지지할 오즈는 1.58배(95% CI: 

1.27-1.96), ‘음주 위해성 교육 강화’를 지지할 오즈는 1.30

배(95% CI: 1.03-1.63)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규제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류광고 규제강화’

를 지지할 오즈가 1.64배(95% CI: 1.40-1.92) 높았고, ‘음

주 위해성 교육강화’를 지지할 오즈는 1.51배(95% CI: 

1.29-1.78), ‘주류 판매시간 제한’을 지지할 오즈는 1.45배

(95% CI: 1.18-1.66), ‘공공장소 음주규제’와 ‘주류 판매장

소 제한’을 지지할 오즈는 각각 1.35배(95% CI: 1.16-1.58; 

1.14-1.60) 더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세부 정책별 지

지하는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류광고 규제강화’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20-39세 해당하는 이들에 비해 연령

이 늘어날수록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40-59세

에 해당하는 이들의 오즈는 1.30배(95% CI: 1.11-1.54) 높

았고, 60세 이상이 지지할 오즈는 1.44배(95% CI: 1.16-1.79) 

높았다. ‘주류 판매장소 제한’에 대해서는 20-39세에 비해 

40-59세 이들이 지지할 오즈가 1.29배(95% CI: 1.08-1.54) 

높았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20-39세에 

비해 40-59세인 이들이 지지할 오즈가 1.20배(95% CI: 

1.02-1.41) 더 높았고, 60세 이상 높은 연령대에서는 1.24

배(95% CI: 1.00-1.5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즈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류가격 인상’ 정책은 연령

이 높아질수록 지지할 오즈가 낮아져 20-39세에 비해 60

세 이상은 오즈가 0.63배(95% CI: 0.46-0.86) 였다. ‘주류 

판매시간 제한’ 정책과 ‘음주 위해성 교육 강화’ 정책 지지

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

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고, 소득분위의 경우 ‘주

류 판매장소 제한’ 정책의 경우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

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비해 2분위가 지지할 오

즈는 0.70배(95% CI: 0.50-0.99), 3분위는 0.73배(95% CI: 

0.54-0.98), 4분위는 0.71배(95% CI: 0.52-0.97)로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지

지할 오즈는 0.83배(95% CI: 0.60-1.15)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현재 흡연을 하는 이들에 비해 비흡연가들은 ‘음주 

위해성 교육강화’ 정책을 지지할 오즈가 1.20배(95% CI: 

1.01-1.42) 높았으나, ‘주류 판매장소 제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83배(95% CI: 0.69-0.99)로 나타났다. 음주행태

의 경우 현재 음주자에 비해 과거에 음주를 하다가 현재에

는 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원래 비음주자들은 모든 규제

에 대해 오즈가 더 높았다. 특히 ‘주류가격 인상’ 정책은 

현재음주자보다 과거음주자와 비음주자는 정책을 지지할 

오즈가 각각 2.69배(95% CI: 2.27-3.20), 3.19배(95% CI: 

2.71-3.74)로 가장 차이가 컸으며,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

책도 현재음주자보다 과거음주자와 비음주자의 오즈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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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90배(95% CI: 1.64-2.20), 2.30배(95% CI: 2.01-2.64) 

높았다. ‘주류 판매장소 제한’의 경우 현재음주자보다 과거음

주자와 비음주자의 오즈가 각각 1.94배(95% CI: 1.66-2.27), 

1.74배(95% CI: 1.50-2.02) 높았고, ‘주류광고 규제강화’

는 현재음주자보다 과거음주자의 오즈가 1.76배(95% CI: 

1.52-2.04) 높았지만 비음주자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류 

판매시간 제한’ 정책은 현재음주자보다 과거음주자와 비음

주자의 오즈가 각각 1.74배(95% CI: 1.48-2.04). 1.54배

(95% CI: 1.32-1.80) 높았다. ‘음주 위해성 교육강화’ 정책

은 현재음주자보다 과거음주자의 오즈가 1.74배(95% CI: 

1.50-2.03), 비음주자의 오즈가 1.85배(95% CI: 1.61-2.13) 

높았다. 

주관적으로 본인의 음주 정도를 ‘적게 마시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비해 ‘적당히 마시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

들은 대체로 각 정책을 덜 지지했는데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63배(95% CI: 0.53-0.75), ‘주류가

격 인상’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74배(95% CI: 0.58-0.93), 

‘주류 판매시간 제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74배(95% 

CI: 0.62-0.90)), ‘주류광고 규제강화’ 정책을 지지할 오즈

는 0.72배(95% CI: 0.60-0.86), ‘음주 위해성 교육강화’를 

지지할 오즈는 0.63배(95% CI: 0.52-0.75)였다. 본인은 ‘많

이 마시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적게 마시는 편’이라

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주류 판매장소 제한’ 정책을 지지

할 오즈는 1.95배(95% CI: 1.54-2.48)로 높았지만, ‘공공장

소 음주규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73배(95% CI: 0.58- 

0.92), ‘음주 위해성 교육강화’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64

배(95% CI: 0.50-0.82)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의 음주를 주 2회 이상 

하는 고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모든 정책을 덜 지지했는데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

을 지지할 오즈는 0.58배(95% CI: 0.46-0.74), ‘주류 가격

인상’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47배(95% CI: 0.33-0.66), 

‘주류 판매시간 제한’ 정책을 지지할 오즈는 0.59배(95% 

CI: 0.45-0.76), ‘주류 판매장소 제한’ 정책을 지지할 오즈

는 0.57배(95% CI: 0.44-0.73)로 나타났다. 각 세부 정책

별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음주

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음주

의 발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음주규제 정책 지지도

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우선 전반적인 음주규제 정책과 세부적인 6가지 음주규

제 정책 모두에서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정책을 더욱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이루어진 외국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

이하는 것이다(Seidenberg et al., 2022; Buykx et al., 

2015; Bates et al., 2018; Christensen et al., 2019; 

LoConte et al., 2018). 호주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음

주의 발암성을 인지하는 경우 주류 가격정책, 술병 경고문

구 기재를 포함한 7가지의 음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uykx et al., 2015). 영국에서도 음주의 발

암성을 인지하는 경우 다양한 음주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고(Bates et al., 2018), 덴마크에서도 음주의 

발암성을 알리는 미디어 캠페인을 수행한 뒤 주류 광고금

지, 가격인상, 경고문구 기재와 같은 음주규제 정책의 지지

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Christensen et 

al., 2019). 

이와 더불어 음주의 발암성뿐 아니라 한 두잔 소량의 음

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소량의 음주가 건

강에 도움이 되거나,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비

해 음주규제 정책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주가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과 사망에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한 이른바 French 

Paradox와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로 인

해 적정수준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

다(Maclure, 1993; Single, Robson, Rehm, Xie, & Xi, 

1999). 하지만 점차 연구방법이 정교화 되면서 이것은 과

거 음주경력이 있는 금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연구

설계로 인한 왜곡된 결과였으며, 과거 오랫동안 음주효과

가 과대하게 추정되어 왔다고 밝혀진 바 있다(Fillmore, 

Kerr, Stockwell, Chikritzhs, & Bostrom, 2006). 본 연구 

결과, 한 두잔 소량의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음주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들이 음주규제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음주의 발암성 인식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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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등 음주가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지여부는 정책 지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음주행태는 음주규제 정책 지지와 관련이 있었

는데, 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이들은 음주자보다 모든 정책

을 더욱 지지했으며, 스스로 적당히 또는 많이 마신다고 인

지하는 이들과 고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모든 정책

에 있어 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제음주와 같은 

음주습관이 음주규제 정책 선호도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같은 것이다(Kim, Yun, Chun, & Kim, 

2013). 다만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

들의 경우 ‘주류 판매장소 제한’ 정책에 대해 적게 마신다

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배가량 더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대가 높은 이들이 낮은 

이들에 비해 음주규제 지지도가 더 높았는데, 뉴질랜드, 캐

나다, 미국에서 수행된 음주규제 정책 지지도 연구결과에

서 모두 여성과 노년층의 지지도가 더 높았으며, 전반적으

로 여성과 노년층이 음주규제 정책을 더 선호한다고 나타

난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Maclennan, Kypri, 

Langley, & Room, 2012; Weerasinghe et al., 2020; 

Seidenberg et al., 2022).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다른 5가지 항목의 규제정책과 달리 주류가

격 인상정책에 대해서는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형태의 규제는 지지하더라도 가격인상 정책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장소 

제한’ 정책을 제외하고 다른 5가지 항목의 정책에 대해 소

득수준은 정책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Kim 

et al., 2013).

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의 높은 지

지도가 중요하다. 특히 규제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알려

져 있다 하더라도 대중의 지지도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 

규제 시행에 앞서 대중의 지지도를 높이는 노력은 매우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음주 역시 그로 인한 폐해가 광범위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의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

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음주규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개

별 음주정책에 따른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Li et 

al., 2020; Banerjee et al., 2010; Wilkinson, Room, & 

Livingston, 2009). 정부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앞서 대중의 

지지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중의 선호도를 기준

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책의 효과

가 적을 수 있다. 반면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대중의 지지도가 낮다면 해당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까

지는 매우 길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소요 비

용이 클 수 있다. 어쩌면 정책 시행 이후에라도 철회하게 

될 수도 있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복잡한 문제에 봉착

하게 될 수도 있다(Kaskutas, 1993). 그렇기 때문에 음주 

규제정책에 대한 지지는 주요한 고려 대상이며,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

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음주의 발암성 인식과 건강영

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책 지지와 큰 관련이 있다고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규제 정책에 있어 함의하는 바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주의 발암성 인식과 건강

영향 인식 제고는 바로 음주규제 정책 시행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더 많은 이들이 술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도구였으나, 우리 건강에 

해를 가하는 엄연한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아

무리 소량일지라도 암과 다양한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

져 응답에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7,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대국민 조사를 수

행하고 술의 발암성 인식과 음주규제 지지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미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술의 발암성 인

식에 대해 관심을 두고 매우 주요하게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의 발암성을 인지하

는 이들이 음주 규제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

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는 전과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주류회사의 마케팅은 이러한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매

우 공격적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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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은 건강관리 개념과 음주문화를 결합한 주류 신제품

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칫 

‘건강한 음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음주의 발암성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 위해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다

양한 환경요인에 대해 성공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술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구강

암, 식도암을 비롯한 7개의 암종은 음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반면 금주를 하는 경

우에는 암 발생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주의 위해성을 

알리고 음주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암 예방정책의 핵심 목

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음주는 특히나 이해관계가 사회 

여러 분야에 얽혀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허용적인 음주문화를 지닌 사회에서는 음주에 대한 규제

를 시행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음주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술의 발암성

에 대한 인식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음주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는 음주의 발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선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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